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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

각되고 있다.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고령인력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

는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 지출은 증가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다가오며, 일본이 2007년부터 단카이 세대 정년

퇴직을 맞아 숙련의 전승 등 문제로 긴장하고 있듯이 급속한 고령화는 조만간 인력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시급한 현안은 아닌 것처

럼 보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 전망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령인력 인사관리를 전략적 의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서 임금의 연공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력 인사관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는 고령인력의 보상관리일 것이다.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보상관리 방안의 모

색과 개발은 개별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닐 것이다.

그동안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관리 관행에 관한 논의는 이연보상계약

(delayed payment contracts)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연보상은 장기적 계약관

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초기에는 낮은 임금을 주고, 근로기간 후반기에 높은 임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속기간 후반기의 이연보상 상실에 대한 위협으로 근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로유인을 제공한다(Lazear, 1979; 1981). 이처럼 

이연보상은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효율적인 보상계약이지만 이연보상계약은 그 자체로 

고정비를 낳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 근로자에게는 이연보상의 원래 목적인 행

위 모니터링 효과가 적으며, 이연보상은 강제퇴직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기회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Heywood, Jirjahn & Tsertsvardze, 

2010). 이연보상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국내외의 실증연구들

에서도 확인되었다(정진호, 2006; 이인재, 2007; 김동배․이인재․김정한, 2007; 

EU, 2007; Heywood & Siebert, 2009; Heywood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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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연보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서 고령자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보상관리관행으로써 성과주의 임금이 있다. 연봉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 

임금제도 혁신의 대명사로서 경직적 연공급을 대체하는 성과주의 임금제도로 자리를 잡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봉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으나 대체로 개인

의 업적 평가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는 성과주의 임금의 한국형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유규창․박우성, 1999).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대략 2005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

장의 절반 이상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6

년의 경우 연봉제 도입률이 1.6%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위기를 계기로 연봉

제는 가히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 호봉급이 강한 이연보상으로써 고령자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쳤

다면 경직적 호봉급의 대안으로 등장한 연봉제는 과연 고령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가?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의외로 해답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

하면 연봉제가 경직적 호봉급의 문제를 완화하는 만큼 고령자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로 인해 성과가 낮은 

고령인력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기방출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연봉

제를 기업의 보상유연화 전략으로 파악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과 보상유연화 전

략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서 연봉제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연봉제와 고령자 고용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상반된 예

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실은 어떠한가와 관련해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크

다고 하겠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1년 “고령인력 인적자원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가 50세 이상 인력으로 정의한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봉제가 고령자 고용 

비중과 고용자 채용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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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가설

연봉제와 고령자 고용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연봉제가 고령층 고용과 정(+)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근거들을 들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는 성과와 임금간의 연계성을 강화시기 때

문에 임금과 생산성간의 격차를 줄이게 된다. 임금과 생산성간의 격차는 임금이 직무가

치나 생산성이 아니라 근속에 연계되는 경직적 호봉급 체제에서는 특히 호봉이 높기 때

문에 고임금을 받는 고령인력들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과 임금간의 격차가 증가할수록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유인은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연봉제가 경직적인 호봉급에서 특히 고령인력들에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임

금과 생산성간의 격차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한다면 그만큼 기업이 임금과 생산성의 격

차를 이유로 고령인력을 퇴출시킬 유인을 줄여주게 되므로 고령인력의 고용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연봉제가 고령층 고용기회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논거는 개수급 등 

성과급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고령자 고용과 

부(-)의 관계를 갖는 이연보상과는 달리 그 기능적 대체물인 성과급은 고령자 고용과 정

(+)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근로자 모니터링의 두 선택지로써 

장기고용을 수반하는 이연보상과 장기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성과급을 들고 두 선택지는 

대체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장기고용을 수반하는 이연보상은 그 자체로 모니터링 효

과를 갖기 때문에 굳이 모니터링 수단으로써 성과급을 채택할 동기가 약하다는 것이며, 

반대로 대체적 모니터링 수단으로써 성과급은 이연보상 및 이연보상에 수반되는 장기고

용과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고용을 수반하는 이연보상이 고령자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예측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Brown, 1990; 

Brown & Heywood, 2005; Cowling, 2002; Drago & Heywood, 1995; 

Heywood, Siebert & Wei, 1997; Heywood, Hübler & Jirjahan, 1998). 이처럼 

이연보상의 대체물로써의 성과급은 고령자 고용에 정(+)의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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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연구자들은 메리트 임금이나 성과배분과 같은 성과주의 임금을 고령자 고용 친화

적인 인사관행으로 분류하고 있다(Tros, 2010).

셋째, 연봉제가 고령자 고용과 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연봉제가 

기업의 고용유연성 추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가정해서 기업이 선택

할 수 있는 유연성이 보상유연성과 고용유연성이라고 하자.1) 그리고 기업은 어느 한편

이든 만족할만한 유연성을 확보하면 더 이상 유연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은 보상유연성과 고용유연성간에 대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기업이 연봉제를 통해서 보상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정규직 고용조정이나 비정규직 

활용과 같은 고용유연성은 덜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유연성의 일

차적인 대상은 고령인력이기 때문에(김동배 외, 2007) 연봉제는 고령층 고용과 정(+)

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유연성과 보상유연성간의 대체관계에 대한 단서

는 ‘잃어버린 10년’을 지나면서 성과주의 임금을 도입했던 일본의 기업들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즉 일본 기업들은 대체로 장기고용은 보장하되 보상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잃어

버린 10년’ 간 성과주의 임금을 대대적으로 도입했었다(勞働政策硏究․硏修機構, 2005)

는 것이다.

그러나 연봉제는 정반대로 고령인력 고용과 부(-)의 관계를 지닐 수도 있다. 첫째, 연

봉제는 호봉제의 평균적인 근속-임금의 기울기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호봉제와 마찬

가지로 고령인력과 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간단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두 명의 근로자가 호봉제하에서는 매년 2호봉씩 승급하다가,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성과

가 낮은 한명은 매년 1호봉씩 그리고 성과가 높은 한명은 매년 3호봉씩 승급한다고 가정

하자. 그런데 이러한 연봉제가 도입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평균치로 측정된 [근속-임금]

의 피치는 변하지 않고 다만 동일 근속의 근로자 간 임금의 분산만 증가하게 된다. 평균

치로 측정된 [근속-임금]의 피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근속의 증가에 따른 총 인건비의 증

가가 고령인력 고용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기준이라고 보면 연봉제는 호봉제와 마찬

가지로 고령층 고용과 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연봉제의 

실태를 감안하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고용노동부의 연봉제 실태조사 자료분석에 의하

1) 보상유연성은 보상과 성과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성과와 임금의 연계를 강

화하는 개인 성과급과 기업의 경영성과와 임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집단성과 배분이 여기

에 해당된다. 한편 고용유연성은 인력투입의 신축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정규직의 고

용조정이나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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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봉제의 20% 정도는 이른바 무늬만 연봉제로써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이 전혀 없고 

연봉제와 호봉제가 공존하는 이른바 ‘호봉연봉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봉

제는 사실상 호봉제와 별로 차이가 없는 보상제도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연보상으로써

의 호봉제가 고령자 고용과 부(-)의 관계를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고용과 부(-)

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연봉제는 고령인력의 자발적인 이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연봉제가 제대로 운영

된다면 성과에 따른 보상차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성과가 낮은 인

력들은 조직에서 생존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차등으로 인

한 저성과자가 느끼는 이직 압력은 당연히 고령인력이 더 많이 받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정서에서 고성과자 후배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추월할 경우에 고령인력이 이를 수

용하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 기업들이 고령․고임금인력 중에서 저성과

자를 체계적으로 방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과주의 임금이 고령인력 고용에 미치

는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해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Taylor & Walker(2003)의 

논의가 있다. 이들에 의하면 사업(business)과 인적자원관리를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

적 인사관리는 단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거나 핵심인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강조하는 등 고령층 기피를 정당화하거나 강화하는 내재적 논리를 갖는

다는 것이다.2) 성과주의 임금은 이들이 주장하는 전략적 인사관리를 실행하는 중요한 

보상관행이라는 점에서 연봉제는 고령자 고용과 부(-)의 관계를 지닐 수 있다.

셋째, 앞서 연봉제가 기업의 고용유연성 추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정반대로 연

봉제는 기업의 고용유연성 추구와 동시에 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과 부(-)의 

관계를 지닐 수 있다. 기업은 보상유연성과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기업

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연구들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비정규직 관련 선

행연구들에 의하면, 기업은 실제로 다양한 유연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한다

(Lautsch, 2003; Cappelli & Neumark, 2004). 이처럼 기업이 상이한 유연성을 상

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봉제를 통한 보상유연성과 고령인력  

조기퇴출이라는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이 고용유연성

과 성과주의 임금이라는 임금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면 고용유연성의 일차적인 대상이 

2) 이들이 주장하는 전략적 인사관리는 원가우위 전략과 연계된 비용통제형 인사관리 유형에는 

해당되지만 차별화 전략과 연계된 몰입형 인사관리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김동배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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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고령층 근로자라는 점에서 성과주의 임금과 고령층 고용기회간에 부(-)의 관계

가 존재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와 고령자 고용간에 정(+)의  

관계도 예상할 수 있지만 정반대로 부(-)의 관계도 예상할 수 있다. <표 1>은 이상의 논

의를 요약한 것이다. 이처럼 연봉제와 고령인력 고용간에는 일관된 예측이 곤란하기 때

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탐색적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표 1> 연봉제와 고령자 고용 간 관계에 대한 예측 및 근거 요약

정(+)의 관계 부(-)의 관계

임금제도 

자체의 논리

∙임금-생산성 간 격차 축소로 기업

의 고령인력 퇴출 유인 감소

∙고령층 고용과 부(-)의 관계를 갖

는 이연보상의 기능적 대체물로써

의 연봉제는 고령 고용과 정(+)

의 관계

∙기업의 ‘근속-임금’ 피치 변화가 

없거나 형식적 연봉제 내지 ‘호봉

연봉제’는 호봉제와 같이 고령층 

고용 저해

∙고령 저성과자 자발적 이직 또는 

이직 압력 분위기 증가

고용유연화

와의 관계

∙임금유연화로 고령층 퇴출을 포함

한 고용유연화 자제

∙임금유연화와 고용유연화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총 유연성 극대화

연구과제1: 연봉제가 고령인력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봉제의 대략 20%는 임금구성 항목만 하나로 통합한 연수형 연봉제 내지 무늬만 연

봉제라는 말처럼 실질적인 의미에서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고용노동부, 2007)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와 그렇지 않은 형식상의 

연봉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계의 방향을 불문하고 연봉제와 고령층 고용의 

관계의 크기는 실질적인 연봉제일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가 고령자 고용과 정(+)의 관계가 있고 이것이 성과주의 

임금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효과는 형식적인 성과주의 임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주의 임금일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

우에도 동일한 예측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연봉제와 형식적인 연봉제의 구분과 관련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보면 

연봉제의 적용 범위가 넓거나 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서 실질적인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도화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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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일부의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이른바 동형화 압력에 

대한 상징적 동조(symbolic adoption, de-coupling)의 대표적인 사례이다(Kang & 

Yanadori, 2011). 기업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외부의 강제 등과 같은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겉으로는 도입

하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실행 흉내만 내는 상징적 동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Westphal & Zajac, 1994; 1998; 2001).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

면 연봉제의 적용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성과주의 임금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봉

제의 적용 비중이 낮을수록 형식적인 성과주의 임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연봉제의 도입시기와 관련해서 조기에 도입한 경우에는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질

적인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기에 도입한 경우일수록 형

식적인 성과주의 임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제도화 이론 연구자로서 

Tolbert와 Zucker(1983)는 제도적 관행의 초기 채택자는 조직의 기술적 필요성에 의

해서 이를 도입하지만 제도적 관행이 확산된 후기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필요성과

는 무관하게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의해서 도입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Westphal

와 Zajac(1994)은 후기 채택자일 경우 상징적 동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

과를 얻었다. 이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수록 성과주의 

임금의 실질적인 필요성 즉 기술적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후기에 

도입할수록 동형화 압력에 의한 상징적 동조로써 형식만 성과주의 임금인 연봉제를 도입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1: 연봉제의 적용 범위가 넓을수록 연봉제와 고령층 고용간의 관계가 강하

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1-2: 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수록 연봉제와 고령층 고용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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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 및 변수

1. 자료

본 연구는 성과주의 임금과 고령자 고용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장 임금체계와 

고령자 고용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에 실시한 “고령인력 인적자원관리 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령인력 실태조사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보상관리를 중심

으로 고령인력의 인적자원관리 특성이 고령인력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7월~9월에 걸쳐 100인 이상 1,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한 실태조사 자료이다. 동 조사 자료의 규모, 업종 그리고 노동조합 유무별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빈도 비율

규모

100인 미만 30 3.0

100~199인 546 54.6

200~299인 185 18.5

300~499인 95 9.5

500~999인 83 8.3

1,000인 이상 61 6.1

산업

제조업 222 22.2

전기, 가스, 수도, 건설 73 7.3

도소매, 음식, 숙박 61 6.1

운수, 통신 211 21.1

금융, 보험 52 5.2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227 22.7

교육서비스 42 4.2

보건, 사회서비스 88 8.8

기타 서비스 24 2.4

노조
없음 520 52.0 

있음 480 48.0  



62 職業能力開發硏究 第15卷 第3號

2. 변수

가. 종속변수

고령층 고용 지표로써의 종속변수는 고령층 고용 비중과 고령층 채용기회로 측정하였

다. 고령층 고용 비중은 전체 근로자에서 50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

으며, 고령자 채용기회는 2010년도 신규채용자 중에서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채용자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3) 이러한 고령층 고용지표는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변수들이다(Hutchens, 1988; Heywood, HO & Wei, 1999, Hirsh, Macpherson 

& Hardy, 2000; 정진호, 2006; 이인재, 2007).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연봉제는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연봉제 

특성은 연봉제 적용 범위와 연봉제 도입시기로 구분하였다. 우선 연봉제 적용 비중은 적

용 범위의 분포를 보고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80% 미만과 그 이상의 두 범주로 구분해

서 두 개의 연봉제 적용 범위_좁음과 적용 범위_넓음의 두 더미변수를 작성하였는데, 이 

두 변수의 준거범주는 연봉제가 없는 경우이다. 연봉제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은 “전체 

근로자 중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이며 응답범주는 

① 20% 미만 ② 20~40% 미만 ③ 40~60% 미만 ④ 60~80% 미만 ⑤ 80% 이상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80%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8.6%,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4%였다.

그리고 연봉제 도입시기는 2004년 말까지 도입된 경우에는 조기 도입 2005년부터 도

입된 경우는 후기 도입으로 구분해서 두 개의 더미변수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2005년을 

기준으로 도입시기를 구분한 이유는 노동부의 100인 이상 사업장 연봉제 도입추세에 의

하면 2005년부터 대략 50%에 상당하는 사업장들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봉제를 2005년 이전에 도입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71.1%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도

입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8.9%였다. 조기 도입과 후기 도입의 준거범주도 앞서 연봉제 

3) 본 연구는 고령층을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고령자의 정의에 따라 50세 이상 연령층으로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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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와 같이 연봉제가 없는 경우이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규모, 회사업력, 노동조합, 여성 비중, 비정규직 비중, 정규직 고용조정, 

임금수준, 호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벤치마킹, 직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 그

리고 산업이다. 우선 규모, 회사업력, 노동조합, 여성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기업의 기본

적인 특성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인력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이다. 

규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회사업

력은 2011년에서 회사설립년도를 차감한 값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며, 여성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은 해당 인력이 전체 근로자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규직 고용조정은 지난 5년 간 정규직 근로자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있었던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임금수준은 대졸 군필 남성 근로자의 초임연봉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호봉제는 호봉

제가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며,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

고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근속급 피치를 통제했지만 이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이연보상으로써의 호봉급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도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므로 통제할 필요

가 있다.

벤치마킹은 “귀사는 지난 5년 간 고령자 우수고용 회사를 벤치마킹하거나 고령자 고용

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의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벤치마킹은 고령층 고용에 대한 규범적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투입한 변수이다. 인사관리를 포함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제도적 동형화 압력을 받게 되

는데, 고령자 우수고용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컨설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규범적 

동형화 압력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을 

많이 받는 대기업이나 인사부서가 있는 경우 연령 관련 고용평등 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

가 많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Taylor & Walker, 2003). 

교육훈련시간은 “2010년 기준 귀사의 정규직 근로자 1인당 공식적인 교육훈련시간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는데, 분포의 특성 때문에 1을 더

한 후 로그값을 취하였다. 인적자본 이론에 의하면 기업 특유훈련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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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젊은층을 고용해서 

장기고용을 하거나 고령층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회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업특유훈

련에 대한 투자와 고령층 고용기회간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Heywood et al., 1999; Hirsh et al., 2000; Hu, 2003). 마지막으로 산업은 제조

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

산임대․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의 9개로 분류하

였으며 분석 시에는 제조업을 준거범주로 8개의 산업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변수의 기

술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라. 변수 간 상관관계

우선 연봉제 도입 여부,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적용 범위 및 도입시기별 고령자 고용 

비중과 채용기회의 차이를 도시한 것이 [그림 1]인데,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그리고 적

용 범위가 넓거나 조기에 도입한 경우에 고령층 고용 비중과 채용기회가 모두 낮다. <표 

3>의 상관관계도 [그림 1]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의 관심사인 연봉제 더미변수

는 고령층 고용 비중 및 신규 채용기회와 모두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p<.001). 우리는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는 고령층 고용과 정(+)의 관계를 가

질 수도 있는 반면 부(-)의 관계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

고 탐색적 연구과제를 수립하였다.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는 고령자 고용과 부(-)

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봉제 유무변수에 더하여 성과급으로써의 연봉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봉제의 

적용 범위와 연봉제 도입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우리의 예상과 같은 결과가 나

타나고 있다. 우선 연봉제 적용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고령층 고용 비중이나 신규 채용기

회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연봉제 적용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봉제를 후기에 도입한 경우에는 연봉

제는 고령층 고용 비중이나 신규 채용기회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조기에 

도입한 경우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연

봉제의 효과는 그 방향은 불문하고 성과급으로써의 연봉제의 특성이 강할 경우에 더 크

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성과주의 임금일 가능성이 높은 적용 범위가 넓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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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조기에 도입한 연봉제만 고령자 고용과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그렇

지 않은 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고령자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다른 통제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다변량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연봉제 도입여부 및 특성별 고령층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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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표 4>는 연봉제 더미변수와 고령층 고용 비중 및 신규 채용기회와의 관계를 토빗 회

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토빗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종속변수에 

제로(0)값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봉제 더미변수는 

고령층 고용 비중을 유의하게 낮추며 고령층 신규 채용기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고령층 고용 비중

이나 신규 채용기회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연공급이 

존재하는 경우 고령층 일자리는 비정규직 형태를 많이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

다. 대졸 초임으로 측정한 임금수준도 고령층 고용 비중 및 신규 채용기회와 유의한 부

(-)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임금과 고용 간 대체관계가 특히 고령층에서 강하게 나타나

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호봉제는 고령층 신규 채용기회와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우리의 예상과 같이 규범적 동형화 압력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벤치마킹은 고령층 고

용의 두 지표 모두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며, 

인당 교육훈련시간은 우리의 예상과 같이 고령층 고용의 두 지표 모두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는 연봉제 더미변수 대신에 연봉제 특성별로 유형별 연봉제를 투입한 분석 결과

이다. 우선 모형 1 및 모형 2는 연봉제 더미변수 대신에 연봉제 적용 범위 유형을 투입한 

것이며, 모형 3 및 모형 4는 연봉제 더미변수 대신에 연봉제 도입시기별 유형을 투입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앞서 <표 3>의 상관관계 테이블에서와 같이 적용 범위가 넓은 연봉

제와 조기에 도입한 연봉제만이 연봉제가 없는 사업장과 비교해서 고령층 고용 비중 및 

신규 채용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며, 적용 범위가 좁은 연봉제나 후기에 도입한 

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제가 없는 사업장과 비교해서 고령층 고용 비중 및 신규 채용기

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통제변수들이 고령층 

고용 비중 및 신규 채용기회에 미치는 효과도 <표 4>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처럼 적용 범위가 넓은 연봉제와 조기에 도입한 연봉제만이 고령층의 고용 비중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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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으로 도입한 연봉제가 아니

라 제대로 된 연봉제 내지 실질적인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일수록 고령층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에서 분석

한 고령층 고용에 대한 연봉제의 전반적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근거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시사한다.

<표 4> 연봉제의 고령층 고용효과

　

　

고령층 비중 고령층 채용기회

B S.E. B S.E.

상수 102.01 *** 26.10 242.74 *** 57.94 

로그규모 -2.698 *** 0.814 -2.997  1.871 

회사업력 0.087 ** 0.042 0.129  0.102 

노동조합 4.737 *** 1.545 -2.997  3.741 

여성 비중 -0.017  0.031 0.012  0.073 

비정규직 비중 0.134 *** 0.038 0.219 *** 0.079 

고용조정 더미 -0.013  1.832 -2.609  4.260 

로그 대졸 초임 -6.393 ** 2.646 -22.055 *** 5.863 

호봉제 -2.172  1.406 -5.956 * 3.309 

임금피크제 -4.254  2.661 -9.389  7.493 

벤치마킹 2.526  3.029 7.301  7.268 

인당 훈련시간 -0.923 * 0.485 -3.144 *** 1.060 

연봉제 더미 -3.606 *** 1.370 -6.936 ** 3.225 

　Chi Square 299.6*** 189.1*** 

　LL -4391.9 -2542.7 

　N 1,000 752　

주: ***p<.01, **p<.05, *p<.1(양측 검증). 산업 더미변수 9개가 통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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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봉제 특성별 고령층 고용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고령층 비중
고령층 

채용기회
고령층 비중

고령층 

채용기회

B S.E. B S.E. B S.E. B S.E.

상수 96.56 *** 25.87 227.4 *** 57.3 101.4 *** 26.02 237.4 *** 58.0 

로그규모 -2.55 *** 0.81 -2.41  1.85 -2.73 *** 0.81 -2.84  1.87 

회사업력 0.09 ** 0.04 0.13  0.10 0.09 ** 0.04 0.14  0.10 

노동조합 3.67 ** 1.55 -5.79  3.77 4.44 *** 1.54 -3.32  3.75 

여성 비중 -0.02  0.03 0.01  0.07 -0.02  0.03 0.01  0.07 

비정규직 비중 0.12 *** 0.04 0.20 ** 0.08 0.13 *** 0.04 0.21 *** 0.08 

고용조정 더미 -0.08  1.81 -2.82  4.22 -0.27  1.83 -2.88  4.26 

로그 대졸 초임 -5.82 ** 2.62 -20.59 *** 5.80 -6.31 ** 2.64 -21.63 *** 5.87 

호봉제 -4.21 *** 1.47 -10.04 *** 3.43 -2.19  1.40 -6.24 * 3.31 

임금피크제 -4.26  2.64 -8.63  7.42 -4.30  2.65 -9.64  7.48 

벤치마킹 2.56  3.00 6.88  7.20 2.29  3.02 7.16  7.26 

인당 훈련시간 -0.89 * 0.48 -3.02 *** 1.05 -0.90 * 0.48 -3.13 *** 1.06 

연봉제 적용 범위_좁음 -0.67  1.51 -1.24  3.48 　 　 　 　 　 　

연봉제 적용 범위_넓음 -9.28 *** 1.86 -19.40 *** 4.48 　 　 　 　 　 　

연봉제 도입_조기 　 　 　 　 　 　 -5.04 *** 1.48 -9.31 ** 3.63 

연봉제 도입_후기 　 　 　 　 　 　 -0.16  1.94 -3.13  4.18 

　Chi Square 319.3*** 204.8*** 305.9*** 191.1*** 

　LL -4382.1 -2534.8 -4388.8 -2541.7 

　N 1,000 752　 1,000 752　

주: ***p<.01, **p<.05, *p<.1(양측 검증). 산업 더미변수 9개가 통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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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함의

그동안 경직적 연공급이 고령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성과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가 고령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

기가 없었으며 양자 간 관계가 단순하게 취급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단

순하게 취급되었다는 의미는 경직적 호봉급이 고령층 고용과 부(-)의 관계가 있고 성과

주의 임금으로써의 연봉제는 경직적 호봉급과 상반된 원리를 갖는 임금제도이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사고를 말한다. 만일 성과주의 임금과 고

령층 고용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면 최소한 고령층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보

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과주의 임금이 고령층 고용에 효과

가 없는 임금제도라면 고령층 고용 친화적인 임금체계나 제도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2011)의 “고령인력 인적자원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임금의 대명사인 연봉제는 고령층 고용과 부(-)의 관계가 나

타났다. 즉 연봉제는 고령층 고용 비중 및 고령층 채용기회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

(-)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의 강건성 검증의 일환으로 연봉제의 특성별로 고령

층 고용효과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용 범위가 넓은 연봉제일수록 그리고 조

기에 도입한 연봉제의 경우일수록 그렇지 않은 연봉제보다 고령인력의 고용 비중 및 고

용기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성과급으로써의 연봉제의 특성이 강

할수록 고령층 고용 비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연봉제의 전반적

인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더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우리나라 연봉제는 고령인력 고용과 부(-)의 관

계를 갖는다. 우리는 연봉제의 효과 중 고용유연화 전략과의 관계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조정과 비정규직 비율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연봉제의 고령자 고용효과

는 성과주의 보상제도로써의 연봉제 자체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연봉제는 조직내 성과주의 분위기의 강화로 고령인력을 방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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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보상유연화를 통한 고령층 고용 증대효과를 압도하고 있다. 보상유연화를 통해 고

령층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속-임금의 기울기를 완화시켜야 하지만, 현

재의 연봉제는 근속-임금의 기울기 변화가 아니라 동일 근속 내 임금의 분산을 증가시킨

다. 따라서 연봉제의 고령층 고용 증진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반면 임금의 분산증가가 상징

하는 성과주의 분위기의 강화는 고령 저성과자의 자발적․비자발적 이탈을 촉진시켰기 때

문에 연봉제가 고령층 고용과 부(-)의 관계가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봉제의 고령자 고용효과는 보상제도 자체의 논리를 넘어 총 유연성의 관점에서 폭 

넓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비록 고용유연성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조정과 비

정규직 활용변수를 통제했지만, 그 효과가 이 두 변수로 충분하게 통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연봉제의 고령인력 고용효과에는 보상제도로써의 연봉제 자체의 효과와 고

용유연화 전략 효과가 혼재되었다고 보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해

석에 의하면 우리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이 연봉제를 통한 임금유연성의 추구와 

함께 고령층 인력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경우 연봉제는 단순한 보상유연성만이 아니라 고용유연성을 포함한 총 유연성의 한 

구성요소일 수도 있다. 연봉제가 총 유연성의 한 구성요소일 수 있다는 해석은 특정의 전

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고령층 고용과 부(-)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Taylor & Walker, 2003).

보상유연성과 고용유연성 간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논

외로 한다면 우리의 연구 결과는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보상관리에 대한 성과주의 임금 

이외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근속-임금의 기울기를 변화시키지 않

은 현재의 연봉제가 아니라 근속-임금의 기울기 자체를 변화시키는 임금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보상관리의 모색과 관련해서 일본의 

재고용 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령차별금지법도 없는 일본 기

업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고령인력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은 정년 이후 재고용을 통

한 계속 고용 제도에서 찾고 있다. 즉 재고용 제도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는 매년 재계약

을 체결하고 임금조정도 매우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신고용과 연공임금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고령자 고용이 잘 이루어지는 핵심이라는 것이다(Heywood & 

Siebert, 2009). 이러한 평가는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보상관리는 기존 연공임금의 보

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P사의 임금피크제도 유사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P사는 기존 56세 정년에서 실질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되 52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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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호봉승급을 없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의 재고용제도에 대한 

평가나 P사의 임금피크제 사례는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보상관리는 기업의 평균적인 [근

속-임금] 피치의 변화가 없는 지금까지의 연봉제라기보다는 직무가치에 기반한 임금 등 

경직적 연공급으로부터의 근본적인 탈피를 요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즉 호봉급의 경직성이 

너무 강했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했다면 고령층 고용과 연봉제간의 부(-)

의 관계는 연봉제 효과가 아니라 연봉제 이전의 경직적 호봉급의 효과일 수 있다는 해석

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체크하기 위해 연봉제 도입 사업장을 호봉제가 있는 사업장과 없

는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고령층 고용지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적인 해석은 설득력이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가 패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역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추후 이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본 연구 결과는 횡단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써 인과관계를 논하기에는 유보가 필요하며, 

결론을 타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봉제의 유형을 적용 범위와 도입시기만으로 단순하게 구분했는데, 성과주

의 임금으로써 연봉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고령자 고용에 미

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하다고 하겠다.4) 

마지막으로 연봉제를 다른 인사관리 영역과 구분된 독자적인 보상관행으로써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 시스템 전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의 하나로써 파악하고 특정 인

사관리 시스템이 고령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전략적 인사

관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경우 개별 인사정책 영역의 효과가 아니라 전

체 인사관리 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과 같이, 보상시스템 하나만이 아니라 상호보

완성을 갖는 일관된 시스템으로써의 인사관리 방식이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이다. 추후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4) 연봉제의 다양한 유형과 관련해서 연봉제를 회사 창립년도부터 도입한 경우와 중도에 도입한 

경우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창립년도부터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만 고령자 고용 비중 및 

채용기회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추후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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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Based Pay and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Kim Dongbae
Kim Kitae

Using survey data from 1,000 Korean firm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erformance-based pay on the employment of older workers. We found that 
performance-based pay was negatively related with hiring older workers. We found 
that performance-based pay was negatively related with both the share of older 
workers and the share of old hires. To recheck the effect of performance-based pay 
on older workers, we divided performance-based pay into several sub-groups. 
According to institutionalization theory, early adopted and high coverage among 
employee implies more genuine type of performance-based pay compared to late 
adopted and low coverage among employee. We found that only the more genuine 
type of performance-based pay, that is early adopted and programs with high 
coverage, was negatively related with hiring older workers. Finally we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proposed further research questions.

Key word: Performance-based pay, Share of older workers, Share of old hires, 
Symbolic adoption




